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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세제개편이 저축이나 연금가입자의 행태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한도 확대, 공제방식 변경 등 다

양한 세제혜택을 추진해 왔다. 2011년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2015년에 퇴직연

금 개인형 IRP의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원 공제)하고 2014년에는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

제로 변경하였다. 한국노동패널(KLIPS)14차에서 19차년도(2011~2016) 6년 자료를 대상으로 이중차

분(Difference In Difference: DID)기법과 분위 이중차분(Quantile DID)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없으나 저소득 계층에서 연금저축

이 장기저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률 분위별로 보

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저축률이 낮을수록 연금저축보다 일반저축을 선호하고 고소득 계층은 저

축률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는

저축률이 하락하는 등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제방식의 변경도 전체

표본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 계층에서 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작기 때문에 일반저축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률 분위별로 보면 저축률이 낮은 집단일수록 일반저축을 더 줄이는 대체효과가

존재하고,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 저축률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 계층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

고 있으며 연금저축을 줄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필요하

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향후 세제혜택 변경 시 장기저축에 취

약한 저소득 계층과 고령층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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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운영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강제적 성격이 강한 공적연금

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준(準)조세 성격인 반면, 사적연금은 일반저축과 동일

하게 자발적인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세, 과세 이연 등과 같은 세제혜택이 중요하

다.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은 세대간 이전(generation transfer)을 다루기 때문에 장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과 같은

사적연금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수시로 연금개혁을 진행해 왔다. 연금개혁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의 변경,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변화와 세제개편, 공제한도 확대

등의 소극적인 변화로 구분된다.3) 
적극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가입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2006년

이후 장기간 큰 제도변화가 없었거나 퇴직연금과 같이 패널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사적연금 관련 세제혜택이 자주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소극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공제한도 확대, 세제

부과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연금저축 관련 세

제변경이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공제한도는 4~5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2005년 12월 퇴

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설정하였는데 최초 240만원에서

300만원(2006년), 400만원(2011년), 700만원(2015년)으로 점차 확대되었다.4) 특히 가장 큰 변

화는 2014년부터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것이다. 

<그림1> 사적연금 관련 세제변경의 주요 내용
2002년

`
2006년

공제한도
240만원

2011년

공제한도
240만원→300만원
(연금저축+개인형IRP)

2015년

공제한도
400만원→700만원
(연금저축+개인형IRP)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2014년

공제한도

공제방식

소득공제 (100%) 세액공제 (12%)

2017년

(소득 1.2억원 이상)
공제한도
400만원→300만원
(연금저축)

개인형 IRP 적립 시
최대 70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연금저축+개인형IRP)

(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15% 적용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1999년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이 적극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4) 2015년에는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동일하나 개인형 IRP에 대해 추가적으로 300만원의 공제한도

를 부과하였다.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제혜택의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공제한도의

확대를 병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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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금 세제혜택의 변화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태변화가 저축률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차

별화되는 부분이다. 추정 방식은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중

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이하 DID) 기법과 분위이중차분(Quantile DID; 이하 QDID)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14차년도(2011년)∼19차년도(2016)년까지 6개년도 자료를 균형패널(strongly 
balance panel)로 구성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Ⅱ절에서 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

석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Ⅲ절에서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방법을 소개

한다. Ⅳ절에서는 기초통계량과 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Ⅴ절에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

였다.

Ⅱ.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정부는 최초 연금제도를 설계한 이후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개혁을 단

행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비자발적인 장기저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과 같은 유인책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공적연금보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제도변화 전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소득계층별 연금납입액의 변화, 저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분석기법이 유사한 국내외 논문을 중

심으로 설명한다. 해외연구는 Rutledge et al.(2014), Chetty et al.(2014), Yang(2016) 등의

3편을 소개하고, 국내연구는 정원석‧강성호(2015), 정원석‧강성호(2017) 등 2편을 소개한다.
Rutledge et al.(2014)는 1999년에서 2011년 동안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에서 50세 전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401(k)에 대한 세제혜택(Catch-Up 
Contribution)의 효과를 검증하였다.5) 제도시행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시행 전

(1999~2001년)과 시행 후(2003~2011)으로 구분하여 DID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도 시행 이후 50세 이상 계층의 납입액이 50세 미만 계층에 비해 540달
러~1,020달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계층의 경우 세금이연 한도에 대한

퇴직연금의 탄력성은 0.51~0.96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또는 고자산가 계층에서 세제혜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소득에서 연금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보유한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했기 때

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Chetty et al.(2014)는 1995년에서 2009년 동안 IDA(The Danish Integrated Database for 

Labor Market Research)에서 18~60세를 대상으로 하여 세제혜택 등을 통한 연금저축 유

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동저축방식이 보

조금 지원방식보다 연금저축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약 85%는

자동저축방식에서 더 많은 저축을 하는 수동적(passive)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

5) 2002년부터 도입된 Catch-Up Contribution Plan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401(k)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2002년에 1,000달러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5,000달러까지 매년 1,000달러씩 증액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납입한도 1.8만 달러에 추가적으로 6,000달러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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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보조금 지원방식의 경우 과세계정에서 퇴직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게 되

는데 이를 선호하는 그룹은 은퇴준비가 되어 있거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

을 보였다. 동 연구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구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대다수 개인의 은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았다.
Yang(2016)은 2002년에서 2008년 동안 TSFIE(Taiwanese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자료를 이용하여 DID 기법을 통해 기업연금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
만 정부는 2005년에 임금의 6%를 기업연금으로 적립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개혁 이

전(2002년-2004년)과 이후(2006년-2008년)으로 구분하고 20-50세의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변수로 가족 특성, 업종, 직업, 자산규모 등의 변수

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연금자산의 증가로 저축률이 2.06%p 하락하고, 특히 민간부문 임

금 근로자의 경우 2.48%p 하락하였으며, 기업연금에 대한 저축률의 탄력성은 -0.51에서

-0.61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QDID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하위 10%의 회귀계수는

-0.0372, 하위 65%의 회귀계수는 -0.0155로 나타나 하위 65%까지의 저축률 구간에서 대

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존재하였다. 또한, 저축률이 낮을수록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근로자가 기업연

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거나 저축률이 낮은 그룹에서 유동성 제약이 크기 때문으로 보

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제도 변경 이후 근로자들은 소비의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저축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강성호(2015)는 재정패널 5차년도(2012년) 가구주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방식의 변경이 소득계층별 연금저축의 가입과 적립

규모에 준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짓(Logit) 모형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QR)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로짓 모형을 통해 연금저축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액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의 가입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규모와 전년대비 금융자산 변동액의 회귀계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 단기 일반

저축과 연금저축이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QR 기법을 통한 분석결과는 상위

50% 그룹과 상위 75%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陽)의 부호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

한 탄력성(회귀계수의 절대값)은 상위 50% 그룹에서 0.370-0.410으로 가장 높고 상위

75% 그룹은 0.130-0.163을 기록하였으며, 하위 25%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제방식의 변경에 따라 가입 유인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득수준별 탄력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연금저축 적립액이 중간 수준인 계층의 경우 소득에 대한

연금저축 적립액의 탄력성이 높아 연금저축 적립액이 감소하고, 고소득계층은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연금저축 적립액을 축소할 유인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원석‧강성호(2017)는 재정패널 1-7차년도(2007년-2013년) 가구주의 패널자료를 활용하

여 세제혜택 변화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다. 2011년 연금저축 적립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15년에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 FE모형)을 이

용하여 탄력성을 도출하고, 적립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소득수준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DID 기법을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FE모형)의 결과를 보면 연간 저축액, 금융자산, 
총소득 등은 연금저축 적립액을 소폭이나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립한도 상

향 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계층별 탄력성을 보면 저소득 계층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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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적립한도 상향 조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 계층의

탄력성은 0.036으로 중소득 계층의 0.01보다 높게 나타나 연금저축 적립액을 높이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결국 소득계층별 저축 여력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도변경 효

과가 고소득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보았다. 중소득 계층 이하의 연금저축 적립액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1. 분석 방법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정책입안자는 도입 전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게 된다. 표
본 집단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2시점(     )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 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시점에서는 2개 그룹 모두 동일한 상황에 있으나, 
   시점에서는 제도변경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때

다른 외부 변화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금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향후 정책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형 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정 방식으로 DID 기법을 사용한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DID 기법은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6) 
처리그룹(TG)은 특정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을 의미하고, 통제그룹(CG)은 영

향을 받지 않는 그룹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보면    시점에서 “처리그룹(TG)=1, 
통제그룹(CG)=0”과 같이 더미변수를 활용할 경우 단순하게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

(CG) 간 평균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각 그룹의 특성

(=체계적 차이)을 반영하지 않은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처리그룹(TG)만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차이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

도 변화만을 고려한 순효과(net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이 정태적 패널

모형인 이원 고정효과모형(FE모형)을 통해 DID 추정량( )을 구할 수 있다.

                  (   )              1)

(  : 연금적립액을 제외한 저축률,   : 제도변화 더미변수,   : 인구통계학적 요소의

벡터)

6) Blundell and Dias(2008)에 따르면 DID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제도 변화를 제외하고 모두 공통적이어야 하고 
외생성(exogeneity)을 기준으로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 내 표본이 받는 제

도변화에 따른 영향은 동일하다. 단, DID 기법은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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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받으면 1, 영향을 받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

다. 1차 차분을 하면 식 2)와 같은 횡단면 모형을 구할 수 있다.

                      2)

 는 “처리그룹(TG)=1, 통제그룹(CG)=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은

상수항으로 추정된다. 상수항의 값이 0보다 크면 통제그룹(CG)의 값이 시간에 따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회귀계수인  값은 식 3)과 같다.  값

은 패널자료의 고유특성과 시간특성을 모두 반영한 제도 변화만의 순효과를 의미한다.

 

 





                 3)

한편, DID 기법은 처리그룹(TG) 내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결과변수의 분

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를 중심으로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QDID 기법을 통해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동일 집

단이라도 정책효과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QDID 기법을 이용하여 저축률에 대한 분위별 특성을 파악하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

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설명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4차년도(2011년)∼19차년도(2016)를 이용하였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자료

구성은 만 19세 이상, 소득정보가 모두 존재하고 저축률이 100% 이하인 경우로 제약 조

건을 두었다. 3가지 제약조건을 모두 충족한 표본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131개에

서 2015년 3,659개로 매년 감소한 반면, 연금저축 납입자 표본 수는 2012년 496개로 가

장 많았고 2015년 404개로 가장 적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표1>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제도변경에 따른 처리그

룹(TG)과 통제그룹(CG)의 저축률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외에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총소득을 저축액으로 나눈 저축률( )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가구원

수(), 주택보유 여부(), 상환부담률()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소

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주로 저축률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저축률

산출에서 총소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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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의미 산식

종속변수  연금적립액을 제외한 저축률 저축액 / 총소득

더미변수  연금저축 가입 여부 가입=1, 미가입=0

통제변수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 만 나이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교육연수 (0-22년)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 수

 주택보유 여부 주택보유 : 1, 주택미보유 : 0
 상환부담률 월 원금상환액 / 총소득

주: 가구주 교육수준은 초중고(12년), 대학교(4년), 대학원(=2+4년)을 반영하여 최대 22년으로 제한함.

본 연구는 연금저축 제도와 관련된 소극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KLIPS)
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그림1>에서 설명한 제도변화 중에

서 2010년 이후 저축(소비)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세제혜택의 변화를 선정하였다. 첫째, 공제

한도의 확대이다. 정부는 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2회(2011년, 2014년)에 걸쳐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즉, 2011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

터 연금저축(세제비적격 연금)과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통합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였

다.7) 둘째, 공제방식의 변경이다. 2014년부터 연금저축(세제비적격 연금)과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공제방식 변경은 실효세율

의 변화를 가져와 소득수준별로 세제혜택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변

화로 볼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의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2개 유형 5가지 모형을 설정하였

다. 모형1~3은 공제한도의 확대라는 제도변화 시점(T)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T-1, 기준연

도)인 2010년과 시행 후(T, 비교연도)인 2011년, 2010년(T-1)과 2012년(T+1), 2010년(T)과
2013년(T+2) 등으로 시차를 두면서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방식의 변경이

라는 제도변화 시점(T)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T-1)인 2013년과 시행 후(T)인 2014년, 2013
년(T-1)과 2015년(T+1)을 분석하였다.

<표2> 연금세제 변경에 따른 모형 설정
적용시점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모형 1
2011년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2010년

2011년
모형 2 2012년
모형 3 2013년
모형 4 2014년 공제방식 소득공제 → 세액공제 2013년 2014년
모형 5 2015년

7) 기본적으로 한국노동패널(KLIPS)은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15년의 공제한도 확대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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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ID 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균형패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 모형에 따라

표본 수가 다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1~3의 균형패널 관련 전체 표본 수는 각

각 3,136개, 2,985개, 2,918개이고, 모형4와 모형5는 각각 3,096개, 2,965개를 선정하였다. 이
때 제도 변경 전후의 해당연도에 대한 연금 납입 정보가 있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즉, 모형1의 균형패널에서 연금 납입자 표본 수는 2010년 340개, 2011년 346개이고, 
모형2는 2010년 318개, 2012년 379개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금저축 납입자 표본 수

는 전체 표본의 10~13% 수준으로 높지 않다.

<표3> 모형별 연금저축 납입자 표본 수
(단위: 개,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준연도

340
(10.8)

318
(10.7)

324
(11.1)

370
(12.0)

368
(12.4)

비교연도
346

(11.0)
379

(12.7)
355

(12.2)
344

(11.1)
324

(10.9)
 주: (   )는 모형별 전체 표본 대비 연금 납입자 표본의 비중을 의미함

분석 대상은 모형1~3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변

경 전(T-1) 시점의 연금저축 납입자 중에서 변경 후(T, T+1, T+2) 시점에 연금저축 납입액이

300만원 이상인 그룹을 처리그룹(TG)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을 통제그룹(CG)으로 선정하였

다. 공제한도의 확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연금저축 납입자로 한정하였다. 모
형별 표본 수를 보면 모형1의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은 각각 291개, 309개이고, 모형2
는 각각 285개, 272개, 모형3은 각각 282개, 277개이다.
한편, 모형4~5의 경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전

(T-1) 시점에 연금저축 납입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 후(T, T+1) 시점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그

룹을 처리그룹(TG)으로 , 그렇지 않은 그룹을 통제그룹(CG)으로 선정하였다. 연금저축을 이

미 납입한 사람들이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추가로 납입하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모형4의 처리

그룹(TG)과 통제그룹(CG)은 각각 714개, 5,316개이고 모형5는 각각 692개, 5,048개이다. 이러

한 분석 구조 하에서 소득분위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가구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비

교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는 저소득계층, 중소득계층, 고소득계층 등과 같이 3분위로 구분하

고, 연령은 45세 전후를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8)

8) [부록]에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당 적립액과 가입률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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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량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표4>와 <표5>에서 보여준다. 균형패널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모형1~3은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의 평균 저축률이

높고 연금저축 납입액은 감소하였다. 모형1의 평균 저축률은 9.86%에서 12.93%, 모형2는
10.6%에서 13.54%, 모형3은 11.08%에서 14.8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 평균 납입

액은 46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원리금상환률도 기준연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46세이고 평균 가족

수는 3.35명이며, 자가 보유비중은 63~65%에 이른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또는 대졸 정도

로 나타났다.

<표4>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 평균 및 표준편차
모형 1 모형 2 모형 3

2010년 2011년 2010년 2012년 2010년 2013년


9.86
(12.67)

12.93
(12.25)

10.60
(12.33)

13.54
(12.26)

11.08
(12.81)

14.88
(13.14)


460.50

(375.34)
303.71

(414.16)
467.91

(385.58)
319.68

(495.10)
460.74

(372.10)
296.07

(500.94)


4.69
(8.00)

4.99
(10.42)

4.74
(7.67)

4.82
(8.88)

4.50
(7.52)

5.48
(21.13)


44.32
(9.97)

45.25
(9.98)

44.37
(9.98)

46.20
(9.99)

44.22
(9.61)

46.87
(9.74)


15.26
(2.79)

15.26
(2.78)

15.19
(2.76)

15.17
(2.81)

15.27
(2.79)

15.28
(2.78)


3.34

(1.14)
3.38

(1.11)
3.37

(1.12)
3.45

(1.07)
3.35

(1.11)
3.39

(1.09)


0.63
(0.48)

0.65
(0.48)

0.63
(0.48)

0.64
(0.48)

0.64
(0.48)

0.65
(0.48)

표본 수 340 318 324
주: (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모형4와 모형5의 경우 평균 저축률은 11%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모형1~3과 다

른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은 50~60만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원리

금상환률은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

면 평균 연령은 54~56세이고 가족 수는 2.9명이고 자가 보유비중은 63%에서 65~66%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모형4~5는 표본 수가 커지면서 모형 1~3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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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 평균 및 표준편차
모형 4 모형 5

2013년 2014년 2013년 2015년


11.55
(12.50)

11.19
(12.38)

11.17
(12.41)

11.38
(12.31)


59.65

(237.21)
123.24

(144.54)
61,28

(238.02)
61.61

(257.77)


5.31
(26.44)

4.38
(10.90)

5.24
(26.91)

4.23
(10.09)


54.72

(15.18)
55.70

(15.19)
54.83

(15.39)
56.79

(15.42)


14.22
(4.55)

14.22
(4.55)

14.26
(4.56)

14.27
(4.56)


2.94

(1.29)
2.93

(1.29)
2.91

(1.30)
2.90

(1.30)


0.63
(0.48)

0.66
(0.47)

0.63
(0.48)

0.65
(0.47)

표본 수 3,096 2,965
주: (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2. DID 기법을 이용한 추정

우선 DID 기법을 통한 모형1의 추정 결과는 <표6>과 같다. 모형1~3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을 때 연금저축을 적립해 온 그룹의 저축률에 주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9)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처리그룹(TG)와 통제그룹(CG)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소득 계층의 회귀계수( )가 -6.2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금저축을 납입한 그룹에서 300만원 이상 납입한 표본의 비중

이 9.5%에 불과했지만 중소득 계층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커지면

서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

출되지 않았다.

9)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주택보유 여부, 상환부담률 등과 같은 통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전체 표본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소득계층별, 연령별 분석에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관련 변수의 회귀계수(  )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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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추정 결과 (1) : 모형 1
 

모형 1 전체 표본의 통제변수

2010년 2011년 DID 회귀계수

전체
-5.009*
(0.000)

-6.672*
(0.000)

-1.662
(0.411) 

0.0559
(0.266)

저소득
-5.770*
(0.001)

-7.143*
(0.000)

-1.373
(0.605) 

-0.0006
(0.262)

중소득
-8.543*
(0.000)

-14.815*
(0.000)

-6.272***
(0.063) 

0.0020
(0.934)

고소득
-2.866
(0.143)

-1.953
(0.395)

0.913
(0.762) 

0.0275
(0.679)

저연령층
-5.770*
(0.001)

-7.143*
(0.000)

-1.373
(0.605) 

0.1938
(0.209)

고연령층
-3.889***
(-0.056)

-5.845**
(0.013)

-1.956
(0.527) 

-0.0080
(0.352)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모형2의 추정결과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표본의 회귀계수( )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 자가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저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회귀계

수(  )가 7.5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금저축 적립액이 300만원 이

상인 그룹에서 추가적으로 납입한 비중이 1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7>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추정 결과 (2) : 모형 2
 

모형 2 전체 표본의 통제변수

2010년 2012년 DID 회귀계수

전체
-5.129*
(0.000)

-3.872**
(0.012)

1.257
(0.536) 

0.0999***
(0.056)

저소득
-9.369*
(0.000)

-1.864
(0.484)

7.505**
(0.030) 

-0.0010***
(0.059)

중소득
-9.367*
(0.000)

-7.205*
(0.009)

2.162
(0.548) 

0.0073
(0.773)

고소득
-4.293**
(0.031)

-5.825**
(0.013)

-1.532
(0.616) 

-0.0236
(0.731)

저연령층
-5.158*
(0.001)

-3.658**
(0.048)

1.500
(0.539) 

0.2928***
(0.063)

고연령층
-5.129*
(0.000)

-3.872**
(0.012)

1.257
(0.536) 

-0.0116
(0.214)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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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장기 저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일반저축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에서는 모형3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표본, 소득수준별, 연령별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시행 3년차로서 홍보효과가 미흡

하거나 공제한도에 대한 인식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8>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추정 결과 (3) : 모형 3
 

모형 3 전체 표본의 통제변수

2010년 2013년 DID 회귀계수

전체
-5.342*
(0.000)

-7.845*
(0.000)

-2.503
(0.253) 

0.0975***
(0.079)

저소득
-4.900*
(0.004)

-6.268
(0.002)

-1.369
(0.603) 

-0.0009
(0.131)

중소득
-9.512*
(0.000)

-8.710*
(0.000)

0.801
(0.838) 

-0.0049
(0.845)

고소득
-5.748**
(0.014)

-5.056***
(0.080)

0.691
(0.852) 

0.0278
(0.689)

저연령층
-4.900*
(0.004)

-6.268*
(0.002)

-1.369
(0.603) 

0.2196
(0.162)

고연령층
-7.061*
(0.005)

-10.550*
(0.000)

-3.488
(0.363) 

-0.0149
(0.119)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한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의 변경에 따른 처리그룹(TG)과 통제그룹(CG) 간
차이를 모형4와 모형5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9>와 <표10>에서 보여준다. 모형4와 모형5에서

도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세액공제로의 변경이 공제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모형4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모형5에서는 저소득 계층

의 회귀계수( )만 3.53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모형2와 유사한 결과이며 저소

득 계층에서는 공제방식이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아 연금저축보다 일

반저축을 더 선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이 증가하지 않으며 소득공제에

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변경하면서 연금저축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연금저축과 관련한 세제혜택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저축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여 장기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3 -

<표9>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추정 결과 (4) : 모형 4
 

모형 4 전체 표본의 통제변수

2013년 2014년 DID 회귀계수

전체 
-4.968*
(0.000)

-5.128*
(0.000)

-0.160
(0.796) 

0.0338
(0.137)

저소득
-7.257*
(0.000)

-6.862*
(0.000)

0.394
(0.759) 

-0.0007*
(0.003)

중소득
-6.447*
(0.000)

-8.047*
(0.000)

-1.600
(0.136) 

0.0250**
(0.012)

고소득
-7.327*
(0.000)

-6.402*
(0.000)

0.925
(0.399) 

0.0592**
(0.038)

저연령층
-5.649*
(0.000)

-6.164*
(0.000)

-0.514
(0.619) 

0.2529*
(0.000)

고연령층
-4.075*
(0.000)

-3.887*
(0.000)

0.188
(0.812) 

0.0007
(0.548)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표10>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추정 결과 (5) : 모형 5
 

모형 5 전체 표본의 통제변수

2013년 2015년 DID 회귀계수

전체 
-4.946*
(0.000)

-4.930*
(0.000)

0.016
(0.980) 

0.0515**
(0.024)

저소득
-7.463*
(0.000)

-3.933*
(0.000)

3.531**
(0.012) 

-0.0008*
(0.000)

중소득
-5.882*
(0.000)

-6.844*
(0.000)

-0.961
(0.353) 

-0.0275*
(0.006)

고소득
-7.157*
(0.000)

-6.733*
(0.000)

0.425
(0.708) 

0.0661**
(0.020)

저연령층
-5.941*
(0.000)

-6.389*
(0.000)

-0.448
(0.672) 

0.2055*
(0.003)

고연령층
-3585*
(0.000)

-3.077*
(0.000)

0.508
(0.526) 

0.0007
(0.559)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QDID 기법을 이용한 추정

DID 기법을 통한 분석에 이어 QDID 기법을 통해 저축률 분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리그

룹(TG)과 통제그룹(CG)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1~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1~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2에서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저축률 20분위의 회귀계수(  )가 8.994이고, 고소득 계층의 경우

저축률 80분위의 회귀계수(  )가 -9.362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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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QDID 기법을 이용한 모형의 추정 결과 (1) :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20th 40th 60th 80th

전체
0.337

(0.895)
-1.138
(0.630)

-3.120
(0.207)

-0.667
(0.829)

저소득
-2.058
(0.530)

-0.931
(0.740)

-1.034
(0.753)

1.038
(0.812)

중소득
-5.916
(0.121)

-4.671***
(0.092)

-3.925
(0.333)

-4.873
(0.276)

고소득
3.472

(0,202)
-2.277
(0.550)

-1.808
(0.753)

-1.333
(0.799)

저연령층
-2.058
(0.530)

-0.931
(0.740)

-1.034
(0.753)

1.038
(0.812)

고연령층
1.624

(0.647)
-2.545
(0.511)

-6.737
(0.131)

-6.340
(0.156)

 
모형 2

20th 40th 60th 80th
전체

-0.606
(0.739)

-0.086
(0.965)

-2.095
(0.364)

-2.320
(0.402)

저소득
8.994**
(0.031)

5.568
(0.340)

4.915
(0.414)

0.061
(0.990)

중소득
-0.132
(0.974)

1.576
(0.676)

-0.866
(0.854)

1.206
(0.824)

고소득
-2.753
(0.435)

-2.307
(0.653)

-2.862
(0.565)

-9.362**
(0.026)

저연령층
1.176

(0.671)
0.813

(0.742)
-1.919
(0.531)

1.158
(0.837)

고연령층
-0.606
(0.739)

-0.086
(0.965)

-2.095
(0.364)

-2.320
(0.402)

 
모형 3

20th 40th 60th 80th
전체

-1.950
(0.256)

-4.720***
(0.090)

-5.498**
(0.012)

-2.908
(0.481)

저소득
-1.471
(0.592)

-1.629
(0.684)

-3.616
(0.252)

2.553
(0.665)

중소득
-2.419
(0.564)

-6.242
(0.166)

-4.024
(0.422)

10.615**
(0.044)

고소득
-3.360
(0.142)

-4.781
(0.267)

-8.404
(0.118)

-0.411
(0.941)

저연령층
-1.457
(0.592)

-1.629
(0.684)

-3.616
(0.252)

2.553
(0.665)

고연령층
-1.432
(0.591)

-9.352**
(0.022)

-7.925***
(0.073)

-2.638
(0.647)

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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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경우 저축률이 낮을수록 연금저축보다 일반저축을 더 선호하고 고소득 계

층의 경우 저축률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고소득 계층은 이미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할 유인

이 발생하게 된다. 모형3에서는 저축률 40분위와 60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중간정도의 저축률의 회귀계수(  )가 각각 -4.720, 
-5.498을 보여 공제한도의 확대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저축률이 낮

거나 높지 않은 그룹에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률 40분위

와 60분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저축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그룹에서 일반저축을 줄이

고 연금저축을 확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형4와 모형5에 대한 QDID 기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표12>와 같다. 전체 표본을 대

상으로 한 경우 저축률 20분위의 회귀계수(  )가 -0.645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표12> QDID 기법을 이용한 모형의 추정 결과 (2) : 모형 4, 모형 5
 

모형 4
20th 40th 60th 80th

전체
-0.645*
(0.000)

0.096
(0.801)

-0.132
(0.905)

-0.713
(0.705)

저소득 - 4.439*
(0.000)

1.408*
(0.000)

0.555
(0.925)

중소득
-1.408**
(0.021)

-1.202
(0.493)

-1.199
(0.579)

-1.715
(0.546)

고소득
0.157

(0.893)
0.048

(0.975)
0.360

(0.817)
-0.212
(0,928)

저연령층
-0.554
(0.654)

-1.483
(0.247)

-0.669
(0.683)

-0.737
(0.722)

고연령층 - 1.656*
(0.000)

2.090
(0.144)

1.852
(0.489)

 
모형 5

20th 40th 60th 80th
전체

-0.583*
(0.000)

0.119
(0.783)

-0.452
(0.683)

-0.436
(0.801)

저소득 - - - -
중소득

-0.369
(0.391)

0.909
(0.601)

-0.603
(0.769)

-0.510
(0.840)

고소득
-1.302
(0.234)

-1.447
(0.346)

0.670
(0.662)

-0.493
(0.836)

저연령층
-1.915***
(0.068)

-1.238
(0.384)

0.741
(0.703)

0.023
(0.993)

고연령층 - 2.128
(0.000)

1.766
(0.197)

0.845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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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은 p값으로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저축률이 낮을수록 공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저축을 더 줄이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 계층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저축률 40분위와 60분위의 경우 저소득 계층의

회귀계수(  )가 각각 4.439, 1.408을 기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저축률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저소득 계층은 공제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저축을

확대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저축을 확대해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축률 40분위의 경우 고연령층의 회귀계수(  )가 1.656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모형5에서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저축률 20분위에서 모형4와 동일한 결과가 이어

졌으나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QDID 기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저축률이 낮은 경우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

다. 공제한도 확대의 경우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 일반저축을 줄이고 연금저축

을 확대하여 저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체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공제

방식을 변경한 경우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 저축률이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다고 인식하면서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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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연금저축은 공적연금과 달리 장기 저축수단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자발적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중요하다. 대다수 납입자들이 공제한도 이하로 납입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제한도 확대, 공제방식 변경

등과 같은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변경이 저축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DID 기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보면 기존 연금저축 납입자 중에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제한도 확대로 300만원 이상 납입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효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 1차년도에 중소득 계층에서 대체효과가 존재하고 2차년도

는 저소득 계층에서 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집단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대시

켜 저축률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제방식이 변경된 경우는 전체 표본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에 저소득 계층에서 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공제한도 확대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저소득 계층은 연금

저축의 세제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효과보다 연금저축을 줄이고 일

반저축을 늘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저축에 대한 거부감이 큰 집단이기 때문에 저소

득 계층의 연금자산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QDID 기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서 공제한도의 확대는 중간수준의 저축률을 가진

집단에서 대체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더 영향력이 큰 편이다. 반면. 공제방식

의 변경은 동일 집단에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저

축률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체효과가 존재하였다. 향후 세제변경 시 고령층에 대한 세제혜택

을 확대하고 홍보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변경의 효과를 분

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연금관련 패널

자료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축적이 필요하

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효과가

제도 시행 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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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13> 근로소득자 대상 연령별 연금저축 1인당 적립액 및 가입률

(단위: 만원, 만명,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적립액 249.1 257.3 265.6 257.5 261.1 257.8

신청자수
217.6
(14.0)

237.3
(15.1)

240.5
(14.7)

234.5
(14.1)

228.0
(13.2)

229.1
(12.9)

30세 미만

적립액 175.3 185.6 192.7 179.1 179.8 178.2

신청자수
30.3
(8.5)

31.0
(9.0)

28.0
(8.2)

24.4
(7.1)

21.7
(6.2)

20.9
(5.8)

30~39세

적립액 227.3 232.6 238.8 226.4 230.5 228.6

신청자수
72.9

(15.6)
78.9

(17.0)
78.5

(16.8)
73.8

(16.0)
69.3

(14.9)
67.8

(14.7)

40~49세

적립액 277.4 283.5 289.1 279.8 280.3 274.4

신청자수
73.3

(18.8)
79.8

(20.1)
81.9

(19.6)
80.4

(18.8)
78.6

(17.7)
79.0

(17.5)

50~59세

적립액 292.3 301.6 309.1 302.5 303.7 297.4

신청자수
38.4

(15.5)
44.2

(16.8)
48.1

(16.8)
51.1

(16.9)
52,9

(16.4)
55.4

(16.3)

60세 이상

적립액 283.9 293.7 301.5 281.2 286.2 279.2

신청자수
2.5

(2.8)
3.2

(3.0)
3.8

(3.2)
4.6

(3.6)
5.2

(3.6)
5.9

(3.8)

주: 1) 1인당 적립액은 연금저축 공제 신청자의 연간 적립액을 의미함

    2) (  )는 근로소득 공제 신청자 중 연금저축 공제 신청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연보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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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1인당 적립액 및 가입률

(단위: 만원, 만명,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적립액 249.1 257.3 265.6 257.5 261.1 257.8

신청자수
217.6
(14.0)

237.3
(15.1)

240.5
(14.7)

234.5
(14.1)

228.0
(13.2)

229.1
(12.9)

1천만원 
이하

적립액 23.6 24.7 71.2 14.0 13.8 13.6

신청자수
0.204
(0.05)

0.163
(0.04)

0.543
(0.14)

0.263
(0.08)

0.036
(0.01)

0.030
(0.01)

2천만원 
이하

적립액 125.3 131.0 164.4 63.7 38.8 35.8

신청자수
8.1

(2.2)
8.7

(2.2)
8.5

(2.1)
5.9

(1.5)
2.8

(0.7)
2.4

(0.6)

3천만원 
이하

적립액 169.3 175.8 189.6 121.7 97.4 95.3

신청자수
18.5
(8.0)

19.7
(7.9)

17.4
(6.7)

14.2
(5.1)

11.3
(3.8)

11.4
(3.6)

4천만원 
이하

적립액 195.8 202.8 207.9 177.1 177.9 176.1

신청자수
27.9

(17.6)
28.5

(16.9)
26.1

(14.7)
22.4

(11.9)
18.3
(9.5)

18.0
(8.8)

5천만원 
이하

적립액 - 232.3 235.3 222.9 220.6 216.4

신청자수 -
34.8

(29.3)
32.7

(26.3)
30.6

(23.2)
26.6

(19.6)
25.8

(18.0)

6천만원 
이하

적립액 - 260.9 262.3 257.5 248.3 243.0

신청자수 -
34.7

(40.6)
35.3

(38.6)
35.6

(36.6)
33.0

(33.4)
30.7

(30.2)

8천만원 
이하

적립액 277.0 286.0 288.9 287.2 280.9 274.4

신청자수
48.7

(52.4)
54.7

(52.7)
57.7

(51.3)
59.2

(49.5)
62.0

(47.6)
61.7

(44.8)

1억원
이하

적립액 298.5 304.7 308.1 306.2 304.2 298.2

신청자수
24.3

(63.2)
27.6

(64.7)
30.0

(64.0)
30.9

(61.9)
34.3

(60.2)
36.8

(57.5)

1억원
이상

적립액 326.7 334.1 337.8 335.3 332.4 326.4

신청자수
24.0

(66.3)
28.1

(67.8)
31.8

(67.4)
35.1

(66.8)
39.5

(66.2)
42.1

(64.4)

주: 1) 1인당 적립액은 연금저축 공제 신청자의 연간 적립액을 의미함

    2) (  )는 근로소득 공제 신청자 중 연금저축 공제 신청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연보 2012-2017


